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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확대된 신뢰의 근원에 초점을 두

고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국가제도의 질이 일반화된 신뢰에 주는 영향을 비

교 분석하였다. 아시아바로미터 3차 조사 자료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 국가

들의 경우 일반화된 신뢰의 생성과 관련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과 정부제도의 질의 

역할이 모두 제한적이며 특히 사회자본론의 주장과 달리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은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적 패턴 내에서 정부의 준법성은 대체로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에 기여하지만 이러한 정부를 담보해 주는 정치적 문책제도는 직접적인 역

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증거는 법치주의 특히, 준법정부의 존재

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신뢰를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조건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일반화된 신뢰, 사회자본, 국가제도의 질

Ⅰ. 머리말

만난 적이 없는, 그래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결여된 처음 보는 낯

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이 질문은 사회자본 연구자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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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축하려는 정책결정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퍼즐이다. 낯선 사람들에게 범위

가 확대된 일반화된 신뢰야 말로 공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업적 집합행동을 용

이하게 만드는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Putnam 1993; Fukuyama 

1995). 토크빌의 지적 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일반화된 신뢰의 근

원으로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단체의 사회화 역할에 주목하

였다. 사회 중심적 시각은 단체나 다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들은 신뢰, 관용, 상호성과 같은 사회적 행태의 “마음의 습관”을 배우게 된

다는 점을 강조한다(Newton 2001). 이러한 시각과 대비해 국가 중심적 시각은 낯

선 사람들의 신뢰성 및 사회적 환경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역할에 주

목하면서 일반화된 신뢰의 또 다른 근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Hooghe and 

Stolle 2003). 본 연구는 개인수준에서 국가제도의 성과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반

화된 신뢰에 주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하면서 두 시각을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연구는 일반화된 신뢰의 생성에 있어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모든 제도가 동일하게 중요한지 혹은 제도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갭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제도성과

의 유형을 정부의 질과 그러한 정부의 질을 간접 담보할 수 있는 문책제도의 질로 

나누고 이들과 일반화된 신뢰 간의 관계를 구분해 다룬다. 본래 일반화된 신뢰는 

집합수준의 개념으로 신뢰형성의 이론을 개인수준에서 직접 테스트하기는 어렵

지만 본 연구는 그러한 이론이 갖는 개인수준의 기제와 함의에 초점을 두고 정부 

및 문책제도의 질이 동료시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독자적 영향을 분석해 일

반화된 신뢰 형성에 있어 제도의 역할을 평가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사회신뢰의 유형 가

운데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인 일반화된 신뢰의 특징을 다룬다. 둘째 부분에

서는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으로 기존에 강조되었던 자발적 단체와 최근 강조되

기 시작한 국가제도가 어떻게 신뢰를 낯선 사람들에게 확대시킬 수 있는지 미시

차원의 연결기제에 관해 논한다. 셋째 부분에서는 분석에서 사용될 설문자료와 

변수측정을 다룬다. 넷째 부분에서는 정부 문책제도의 질이 일반화된 신뢰에 주

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적 상호작용이 주는 영향과 비교한다. 마지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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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다룬다.

Ⅱ. 일반화된 신뢰

본 논문에서 종속변수로 다루어지는 신뢰 유형은 특정적(particularized) 신뢰

와 구분되는 일반화된(generalized) 신뢰이다. 우리가 이 유형의 신뢰에 관심을 두

는 이유는 정부신뢰, 참여, 투자와 성장 등 다양한 정치적 및 경제적 결과에 영향

을 주는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strangers)에게 

확대된 신뢰이기 때문이다 (Brehm and Rhan 1997; Knack and Keefer 1997). 사

회자본의 개념을 유행시킨 Putnam(1993)은 “신뢰, 네트워크 등 조정된 행동을 

촉진하여 사회의 능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을 사회자본이라 하

였다. 여기서 언급된 신뢰는 마피아조직 등 지배-의존의 수직적 사회관계에서 흔

히 나타나는 “특정적” 신뢰와 구분된다. 그에 따르면 수직적 네트워크에서는 낯

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공동문제를 위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거나 지속시

킬 수 없다. 그가 변호한 신뢰는 평등한 개인들 간의 수평적 사회관계에서 형성

되는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에 토대를 둔 신뢰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일반화

된 신뢰는 가족, 친척, 친구 등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혹은 지식이 있는 

특정 개인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일반에 대한 믿음이다(Levi 

1998; Newton 1999). 이러한 유형의 신뢰는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신뢰성을 판

단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결여된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이러한 유형의 

신뢰야 말로 관용, 자선, 연대를 촉진하고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산인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신뢰 유형을 제시하나 신뢰성 정보에 근거한 신뢰와 그

러한 정보와 무관한 신뢰로 대분될 수 있다. Yamagishi and Yamagish(1994)는 일

반적(general) 신뢰와 지식기반(knowledge-based) 신뢰를 구분하고 있다. 지식기

반 신뢰는 특정대상(사람이나 조직)에 국한된 것인 반면 일반적 신뢰는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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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본성에 대한 믿음으로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식기반 신뢰는 구체

적인 개인들 간에 이루어진 과거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특정적 신뢰와 

유사하다면 일반적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선의를 

기대하는 것으로 일반화된 신뢰에 가깝다.

Newton(1999)은 두터운(thick) 신뢰와 얇은(thin) 신뢰를 구분하고 있다. 두터

운 신뢰가 동일 부족, 계층 혹은 민족의 사람들이 서로 빈번한 접촉을 통해 형성

되는 것이라면 얇은 신뢰는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전자는 강한 유대관계(strong ties)에 그리고 후자는 약한 유대관

계(weak ties)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Granovetter 1973). 두터운 신뢰는 내집단

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특정적 신뢰와 유사하고 얇은 신뢰는 외집단에 속

하는 사람들에게 확대된 신뢰로 일반화된 신뢰에 가깝다.

Sztompka(1999)는 일차적 신뢰와 이차적 신뢰를 구분하고 있다. 일차적 신뢰

는 신뢰대상의 신뢰성(trustworthiness)에 의존한다. 신뢰성 판단의 기반이 되는 

것은 신뢰대상의 명성, 성과, 외관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신뢰대상이 소유하는 

특성이다. 이차적 신뢰는 신뢰대상의 행동이 일어나는 외부 맥락과 관련된다. 신

뢰대상의 행동을 보다 신뢰할만하게 만드는 맥락에 의존하는 것으로1) 이는 신뢰

대상이 소유한 특징들과는 무관하다. 단체참여를 통해 회원들에 대해 갖게 되는 

신뢰가 일차적 신뢰라면 정부제도의 작동으로 낯선 사람들에 대해 갖게 되는 신

뢰는 이차적 신뢰에 가깝다.

Uslaner(2002)는 전략적(strategic) 신뢰와 도덕적(moralistic) 신뢰를 구분하고 

있다. 전략적 신뢰는 신뢰대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뢰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특정 개인들에 대한 정보와 경험에 근거한다. 반면 도덕적 신뢰는 신뢰대상에 대

한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인간본성에 대한 믿음에 토대를 둔다. 

개인의 사적 경험에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 전략적 신뢰는 특정적 신뢰와 유사한 

1) 그는 신뢰성을 조성하는 민주제도의 기제로 문책성(accountability)과 사전위탁(pre-commitment)
을 강조하는데 문책성은 신뢰성이 담보되도록 신뢰대상의 행위를 감시하고 신뢰가 위반될 때 제

재를 가하는 제도의 작동을 의미한다면 사전위탁은 신뢰대상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의 맥락

을 고쳐 행동의 가변성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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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화된 신뢰는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신뢰에 기

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Rose-Ackerman(2001)은 신뢰 유형을 대인관계 및 생성과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먼저 대인관계의 차원에서는 “특정한 대인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일

반적인 태도의 일부”인 일반화된 신뢰, 甲의 乙의 신뢰성 추정에 기초한 일방적 

신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타내는 신뢰성에 기초한 상호적 신뢰를 구

분한다. 반면 생성과정의 차원에서는 신뢰성의 명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통해 

생성되는 被覆이익(encapsulated interests)기반 신뢰,2) 과학이나 다른 형태의 전

문성에 기초한 예측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성되는 전문가기반 신뢰, 모두를 불

편부당하게 다루는 절차 준수를 통해 생성되는 규칙기반 신뢰,3) 애정이나 우정

을 통해 생성되는 정서기반 신뢰, 신뢰성을 도덕적 의무라 간주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도덕성기반 신뢰를 구분한다.

이처럼 신뢰 유형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적 신뢰, 지식

기반 신뢰, 두터운 신뢰 혹은 전략적 신뢰와 구분되는 일반화된 신뢰에 초점을 

둔다. 우리가 이처럼 신뢰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신뢰 형성의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화된 신뢰는 말 그대로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낯선 사람들

을 포함하는 반경이 확대된 신뢰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화된 신뢰는 지식기반 

신뢰나 전략적 신뢰와 구분된다. 신뢰대상 범위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화된 신뢰

는 특정적 신뢰보다 범위가 넓다. 사회협동과 집합행동을 촉진시키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는 사람들 혹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신

뢰가 아니라 만나 본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 자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확

대된 신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화된 신뢰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Gambetta(1988)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유

익한 혹은 적어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기 

2) Hardin(2001)은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신뢰를 피복이익의 표현으로 보는데 이는 신뢰의 

도덕적 근원을 강조하는 Offe(1999)나 Uslaner(2002)의 시각과 대비된다.

3) 이 유형의 신뢰는 국가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명성이 개인들로 하여금 익명의 다른 사람들

을 신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Levi and Stok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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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이 낮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처럼 신뢰할 것인지 조심할 것인지의 여부는 신뢰대상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을 

반영하며 이는 리스크를 수반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화된 신뢰의 경우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경험과 정보를 통해 대상의 신뢰성을 판단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화된 신뢰는 그것의 형성 기제가 특정

적 신뢰나 전략적 신뢰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장

에서는 일반화된 신뢰의 생성과 관련된 두 가지 관점을 논의한다.

Ⅲ.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

일반화된 신뢰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개관한 후 Nannestad(2008)

는 4개 설명 유형을 확인하고 있다. 자발적 단체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시민사회 중심 설명, “좋은” 국가제도에 초점을 둔 국가 중심 설명, 세계관과 가치

관을 강조한 문화론적 설명 그리고 민족적 혹은 언어적 이질성에 초점을 둔 사회

구조적 설명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처음의 두 설명 즉 사회적 상

호작용에 기반을 둔 설명과 국가제도에 기반을 둔 설명만을 다룬다(Stolle 2003; 박

종민·김왕식 2006).

1. 시민사회 중심 설명

사회 중심적 시각은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에 있어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자발

적 중간단체의 역할에 주목한다. Tocqueville(1956)은 자발적 단체가 시민덕성을 

함양하는 것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지적 전통에 따라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일

반화된 신뢰의 생성과 관련하여 자발적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

하였다. Putnam(1993)은 자발적 단체가 대인신뢰를 생성하고 시민관여를 조장

하여 민주제도의 반응성과 효과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들은 단체가

입과 활동을 통해 신뢰, 관용, 상호성 등 사회적 행태의 “마음의 습관”을 배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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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반화된 신뢰가 자발적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나

는 대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을 시

민사회의 영역에서 찾는다는 의미에서 사회 중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자본론에서 강조하는 중간단체는 평등한 개인들 간에 결사된 자발적인 단체들

이다. 단체의 조밀한 네트워크는 반복된 상호작용을 수반하는데 합리적 교환과 

신뢰성의 경험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이 발전된다는 것

이다. 회원들 간의 대인신뢰와 협력경험은 파급효과를 갖는데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면 이는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확대된다는 것이다(Putam 2000).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신뢰하게 된다는 논리에는 문제가 없

다. 경험을 통해 대상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가 축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

한 신뢰는 특정적 신뢰 혹은 내집단 신뢰로 일반화된 신뢰 혹은 단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된 신뢰와는 다르다. 여기서 퍼즐은 우리가 단체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

로 어떻게 확산 혹은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ohen(1999)은 자

발적 단체에서 생성된 대인신뢰가 어떻게 일반화되는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고 비판하고 있다. 동질적인 이해관계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에 가

입해 대인신뢰를 형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낯선 사람들을 더 신

뢰할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자본 연구자

들은 개인들이 단체생활을 통해 협력의 이득을 알게 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판단 

정보가 없는 다른 대상들도 일단 신뢰하고 그러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입증될 

때까지 협력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반복죄수게임에서처럼 단체생활에서 얻은 과

거의 경험을 기초로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도 신뢰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이 이질적인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혹은 상호 교차하는 여러 단

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경우 협력경험을 통해 신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박하

면서 단체 성격 혹은 교차단체 가입 수가 중요함을 지적한다. 과연 단체생활을 

통해 생성된 대인신뢰가 동료시민들에 대한 신뢰로 확산되는가는 경험적인 연

구 질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체가입과 사회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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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적 네트워크 관여가 일반화된 신뢰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2. 국가제도 중심 설명

국가 중심적 시각은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을 정부제도에서 찾는다. Cohen(1999)

은 단체 내에서 생성된 상호성의 형태와 신뢰가 그 단체의 경계를 넘어 확산될 이

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인신뢰가 일반화된 상호성으로 전환되려면 사적 신뢰나 

유대가 법과 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파성과 자의성을 제한시키는 

절차적 공정성, 불편부당성, 정의와 같은 법 규범이 국가구조의 토대가 되어야 사회 

전반에 걸친 일반화된 신뢰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Offe(1999)도 제도가 일단의 규범에 따라 작동할 때 신뢰가 생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신뢰 형성과 관련된 제도의 규범을 진실(truth)과 정의(justice)로 보

고 제도가 이들 규범을 구현할 때 일반화된 신뢰가 발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구

체적으로 첫째, 제도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진실을 진술하는 덕목을 지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규범에 대한 위반을 감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한도에서 

신뢰가 일반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제도가 행위자들로 하여금 약속준수 

특히 계약존중의 덕목을 지지하도록 하는 한도에서 특히 정당경쟁과 경쟁선거

를 통해 정당이 약속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도에서 신뢰가 일반화될 수 있다고 하

였다. 셋째, 제도가 공정성, 불편부당성, 중립성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하는 범위

에서 신뢰의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조건과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

하는 제도를 통해 연대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요약

하면 그는 제도가 진실과 정의의 기준을 실천하고 있고 행위자들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인식될 때 제도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

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료시민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모두

가 이들 기준에 따라 작동하는 제도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ztompka(1999: 139-143)는 민주제도의 원리는 불신의 제도화를 전제하는 것

으로 이러한 제도 하에서 신뢰 문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불신을 제도화

하는 민주제도의 원리는 첫째 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정당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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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치자의 자발적 권력 이양에 대한 의구심에서 나온 주기적 선거와 임기의 원

리, 셋째 제도의 권력 남용의 경향에서 나온 권력분립의 원리, 넷째 시민과 제도

의 자생적 선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법치와 사법부 독립의 원리, 다섯째 입법

기구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입헌주의와 위헌심사의 원리, 여섯째 법집

행 및 중재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적정과정의 원리, 일곱째 당국의 자생적 

선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시민적 권리의 원리, 여덟째 시민들의 자생적 준법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법집행의 원리, 아홉째 당국과 시민들의 진실성과 이견수용

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개방적 소통의 원리, 열째 관료제 및 자기 이익만 추구하

는 행정기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공동체 정치의 원리 등이다. 이러한 원리들은 

사회조직의 규범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구축해 준다고 하면서 그는 “사람들은 … 

사회조직이 신뢰가 위반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면 … 다른 사람들

을 기꺼이 신뢰할 준비가 더 되어 있다.”고 하였다.

Rothstein(2005: 121)은 정부의 질 가운데서 정부부패를 사회신뢰와 연결시키

고 있다. 부패한 정부가 어떻게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는가에 대

해 그는 다음의 세 가지 추론 기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공직자들로부터 추론하

는 것이다. 즉, 만일 공직자들이 편파적이고 부패하다고 알려져 있다면 시민들은 

법에 따라 국민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들조차 신뢰할 수 없기에 대부분

의 사람들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반사람들로부

터 추론하는 것이다. 즉, 편파적이고 부패한 공직자들이 많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패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끝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이다. 

즉, 부패한 공직자들이 많다면 설사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이라는 생

각이 들어도 자신 역시 부패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처럼 자신도 신뢰할 

수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와 유사하게 Levi(1998)는 법질서 국가기관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여건을 조

성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일반화된 신뢰를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적 요인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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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둘로 구분한다. 첫째는 부패하지 않고 준법하고 투명하며 차별적이지 않은 질 

높은 “좋은” 정부의 존재이고 둘째는 그러한 정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문책

제도의 작동이다.

Ⅳ. 자료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제3차 아시아바로미터조사(Asian Barometer 

Survey III)에서 나온 것으로 동아시아 10개국(일본, 한국, 대만, 몽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의 전국표본 설문조사 자료이다. 각

국의 설문조사는 대만(N=1,592), 필리핀(N=1,200), 몽고(N=1,210) 싱가포르

(N=1,000), 태국(N=1,512)의 경우 2010년, 한국(N=1,207), 인도네시아(N=1,550), 

일본(N=1,880), 말레이시아(N=1,214)의 경우 2011년, 캄보디아(N=1,200)의 경우 

2012년에 각각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들을 2개의 레짐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조사당시 Freedom House의 자유 수준 평가를 고려하여 일본, 한국, 대

만, 몽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태국은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군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캄보디아는 일당독주의 권위주의 국가군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Levitsky and Way 2010).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반화된 신뢰는 두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고 행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상대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두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4) 둘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

부를 질문하였다.5) 응답범주는 “①매우 동의, ②조금 동의, ③별로 동의 안함, ④

4) 이 문항은 대인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적으로 사용되지만 두 개의 선택지가 동일한 차

원 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앞의 선택지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면 뒤의 선택지는 사회적 삶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5) 이 문항은 첫째 문항과 달리 신뢰하는지(trust)가 아니라 신뢰할만한지(trustworthy)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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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동의 안함”이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여 일반화된 신뢰의 3점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낯선 사람들

이 얼마나 포함되는지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고

려하면 이들 문항을 사용해 일반화된 신뢰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Delhey et al. 2011). 

본 연구의 영향변수는 크게 3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정부제도 관련 변

수 군, 둘째는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변수 군, 셋째는 통제변수 군이다. 정부제도 

관련 변수 군은 다시 둘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좋은 정부”의 특징을 반영하는 

변수들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정부”를 담보하는 문책제도의 특징을 반영하는 

변수들이다. 

제1변수 군에 속한 정부의 질 변수들은 정부의 反부패성, 준법성(투명성 포함) 

및 非차별성 성과 평가이다. 첫째 정부부패를 측정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하였

다. 첫째는 “중앙정부 공직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뇌물수

수에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①거의 아무

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 ②일부만이 부패하다, ③상당수가 부패하다, ④거의 모

두가 부패하다.”이다. 둘째는 “정부가 부패를 단속하고 뇌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①최선을 

다하고 있다, ②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③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④전혀 노

력하고 있지 않다.”이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여 7점 지표를 구성하

였다. 둘째, 정부의 준법성을 측정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정부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주 법을 어기거나 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

문하였다. 응답범주는 “①항상 어기거나 남용한다, ②자주 어기거나 남용한다, 

③가끔 어기거나 남용한다, ④거의 어기거나 남용하지 않는다.”이다. 둘째는 “정

부 공직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얼마나 자주 국민에게 감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하고 있고 있다. Hardin(2001)는 신뢰와 신뢰성(trustworthiness)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상대방을 신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가 얼마나 신뢰할만한 사람인지에 대

한 평가에 달려있으며 신뢰성이 확인되면 신뢰가 유지되나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철회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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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①항상 감춘다, ②자주 감춘다, ③가끔 감춘다, ④거의 

감추지 않는다.”이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여 7점 지표를 구성하였

다. 셋째, 정부의 非차별성을 측정하기 위해 동의-부동의 형태의 두 문항을 사용

하였다: “다른 민족 혹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민도 정부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여 7점 지표를 구성하였다.

제1변수 군에 속한 문책제도의 질 변수들은 선거공정성, 수직적 문책성, 수평

적 문책성 성과 평가이다. 첫째, 선거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하

였다. 첫째는 “선거가 유권자들에게 서로 다른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자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①

항상 제공한다, ②자주 제공한다, ③가끔 제공한다, ④거의 제공하지 않는다.”이

다. 둘째는 “선거 때 모든 정당과 후보자는 방송이나 신문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

순 합하여 7점 지표를 구성하였다. 둘째, 유권자인 시민들의 정부통제 측면을 강

조한 수직적 문책성을 측정하기 위해 동의-부동의 형태의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국민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부를 바꿀 힘이 있다.” “선거 때 말고는 국민

이 정부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

여 7점 지표를 구성하였다. 셋째, 제도적 행위자들 간의 통제 측면을 강조한 수평

적 문책성을 측정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정부지도자가 법을 

어겼을 때 사법제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부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둘째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①많이 있다, ②약간 있다, ③별로 

없다, ④전혀 없다.”이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여 7점 지표를 구성하

였다.

제2의 변수 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혹은 네트워크  관여 수준을 반영하는 단

체가입과 사회접촉 변수가 포함되었다. 첫째, 단체가입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

가 가입한 단체의 이름을 중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열거하도록 하였다.6) 응답은 

단체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가입단체의 수에 기초해 가입한 단체가 하나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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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입단체가 하나만 있는 경우 그리고 가입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등 3

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무가입자, 단수가입자, 복수가입자 더미변수를 구성하였

다. 둘째, 사회접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직접 만나서 혹은 전화, 편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평일 하루 평균 몇 명인지”를 질문

하였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만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응답범주는 “①0-4명, ②
5-9명, ③10-19명, ④20-49명, ⑤50명 이상”이다.

끝으로 제3의 변수 군인 통제변수에는 성, 연령, 교육, 소득 등 전형적인 인구

사회학적 변수가 포함되었다.7) 통제 목적 이외에도 특히 교육과 소득은 사회경

제적 자원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신뢰가 승자의 특권인지에 대한 주장을 부

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Newton 2001).

Ⅴ. 분석결과

<표 1>은 일반화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국가

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는 질문에 대해 매

우 동의 혹은 조금 동의하는 응답자들의 퍼센트를 보면 사람들의 신뢰성

(trustworthiness)에 대한 인식은 흔히 高신뢰 사회로 간주되는 일본에서 가장 높

았고 대만, 한국, 몽고,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응답자들의 

60% 이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주목할 

6) 이러한 질문 방식의 이점은 가입해 있는 단체 이름을 즉시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 회원

이거나 혹은 적어도 자신이 회원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만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방식에서는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7) 연령은 17-29, 30-39, 40-49, 50-59, 60+, 교육은 고졸 미만, 고졸(중퇴포함), 대졸(중퇴포함)
로 각각 부호화하였다. 한편, 소득은 주관적 소득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용된 질문

은 다음과 같다: “가계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⓵ 필요를 잘 충족시키고 저

축도 할 수 있다 ⓶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⓷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어려움이 좀 있다 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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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것은 유교적 전통이 강한 국가인 대만, 한국, 싱가포르가 상위 국가군에 포

함된 것이다(Delhey et al. 2011). 반면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단지 

38%만이 동의한다고 해 사람들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학살되거나 강제노역에 동원된 캄보디아도 그와 비슷한 수준

으로 5명 가운데 2명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고 하였다. 한편, 인

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경우 응답자들의 과반 정도가 동의를 나타내 중간국가

군을 형성하였다.

한편, 사회신뢰 측정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질문에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를 선택한 응

답자들의 비율은 한국에서 가장 높았고 거의 차이 없이 일본과 대만이 그 뒤를 이

었다.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는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를 선택하였다. 반면 필리핀이 가장 낮았고 큰 차이 없

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몽고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10명 가운데 1

명 정도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를 선택하였다. 반면, 싱가포르

와 태국은 두 국가군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4명 가운데 1명만이 그렇게 하였다.

<표 1> 일반화된 신뢰 문항에 대한 반응: 국가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에 
동의한 응답자 퍼센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 퍼센트

(N)

민주주의
 일본 77 39 (1,880)
 한국 63 40 (1,207)
 대만 68 38 (1,592)
 몽고 63 14 (1,210)
 인도네시아 52 33 (1,550)
 필리핀 49 7 (1,200)
 태국 49 26 (1,512)
권위주의
 말레이시아 38 9 (1,214)
 싱가포르 61 29 (1,000)
 캄보디아 41 12 (1,200)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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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에 제시된 것처럼 모든 조사대상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에 동의한 퍼센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를 선택한 퍼

센트보다 높았다. 퍼센트 차이를 순서대로 보면 몽고(49%)가 가장 컸고 그 다음

은 필리핀(42%)과 일본(38%)이었다. 반면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는 인도

네시아(22%), 한국(23%), 태국(23%)으로 나타났으며 싱가포르(32%), 대만

(30%), 캄보디아(29%), 말레이시아(29%)는 양 국가군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흥

미로운 것은 인간본성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일본의 경우 다수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를 선택한 것이다. 이들 국가별 차이

는 근대화의 수준, 정체체제의 유형, 문화유산의 차이, 사회적 분할정도와도 거

의 무관하게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질문 내용에서 오는지 혹은 형식에서 오는지

는 추가 연구를 통해 규명될 문제이다. 그럼에도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며 신뢰성

과 신뢰 간의 관계는 강도는 다르나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1) 

것으로 나타났다. Kendall's tau_b를 보면 한국(.442), 대만(.411), 인도네시아

(.394), 싱가포르(.391), 일본(.335), 태국(.334)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비교적 강한 

반면 캄보디아(.254), 몽고(.195), 필리핀(.143)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고 특히 말

레이시아(.088)에서 가장 약하였다. 이들 결과는 사람들을 신뢰할 것인지 여부는 

사람들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Yamagish and Yamagish 1994).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된 신뢰를 보다 

안정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이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결합하여 혼합지표를 구성

하였다. 즉 두 문항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가

장 높고 두 문항에 모두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가장 낮으며 두 문항 어느 하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중간이라 간주한 것이다.

일반화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다중분석에 앞서 각 영

향요인과 일반화된 신뢰 간 관계에 대한 단순상관 분석을 국가별로 시도하였고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둘 간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변수 군을 보면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

핀, 말레이시아의 경우 가입한 단체 수든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의 수든 사

회적 상호작용의 정도와 일반화된 신뢰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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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만에서만 가입한 단체 수나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높았다. 한편, 일본, 태국, 몽고, 캄보디아의 경우 일반화된 신뢰와 관계가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형태에 따라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몽고, 캄보디

아의 경우 단체가입은 관계가 있으나 사회접촉을 그렇지 않은 반면 태국의 경우

는 반대로 사회접촉은 관계가 있으나 단체가입은 그렇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관변단체가 지배적인 싱가포르의 경우로 가입한 단체 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다

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질 변수 군을 보면 10개국 중 6개국에서 정부의 질 3개 변수 모두 

일반화된 신뢰와 관계가 있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몽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의 경우 정부가 덜 부패하고 더 준법하고 투명하며 덜 차별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그리고 4개국에서는 정부의 질 2개 변수가 일반화

된 신뢰와 관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가 덜 부패

하고 더 준법한다고 인식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그러나 정부

의 非차별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화된 신뢰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는 못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준법성에 대한 평가는 관계가 없지만 정부가 덜 부패하고 차별

적이 아닐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의외인 것은 계층 간의 정치

적 갈등이 첨예한 태국의 경우 정부가 계층이나 소수민족에 대해 덜 차별적이라

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 연구를 

통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제도의 질 변수 군을 보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 문책제도의 3개 변수 모

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문책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반면 그 밖의 나라들의 경우 문책제도

의 질과 일반화된 신뢰 간의 관계는 부분적이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경우 

견제와 균형(수평적 책임성)은 대인신뢰와 무관하나 선거공정성이나 수직적 책

임성과 같은 국민이 직접 관련된 문책제도의 경우 대인신뢰와 관계가 있었다. 대

만의 경우에는 수평적 문책제도만, 몽고와 필리핀의 경우 공정선거제도만, 캄보

디아의 경우 수직적 문제제도만 일반화된 신뢰와 긍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인

도네시아의 경우 수평적 문책제도는 긍정적 관계, 수직적 문책제도는 부정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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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혼합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외인 것은 탁신 탄핵 추진과 관련하여 정치적 

양극화 상태에 있었던 태국의 경우 민주적 문책제도(수평적 및 수직적)가 작동한

다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수평적 문책제도는 부정적 관계를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정부의 질 분석에서 나

온 것과 유사한 퍼즐로 추가 연구를 통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2> 일반화된 신뢰와 사회적 상호작용 및 국가제도 변수 간 관계: 국가별 분석

민주주의 권위주의

일본 한국 대만 몽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사회적 상호작용

 단체가입 .109** Ns .067** .077** Ns Ns Ns Ns -.102** .081**

 사회접촉 Ns Ns .145** Ns Ns Ns .068* Ns Ns Ns

정부의 질

 반부패성 .111** .077** .112** .119** .137** .113** Ns .081** .116** .072*

 준법성 .142** .081** .130** .093** .137** .091** .071* .080** .099** Ns

 비차별성 .109** Ns .064* .077** Ns .187** -.073** .073* .120** .144**

문책제도의 질

 선거 공정성 .111** .108** Ns .091** Ns .086** Ns Ns .102** Ns

 수직적 책임성 .073** .108** .092** Ns .111** Ns -.122** Ns .108** .060*

 수평적 책임성 .118** .090** Ns Ns -.057* Ns -.083** -.145** Ns Ns

주: 수치는 Pearson's 상관계수. *p<.05. **p<.01.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III

요약하면 일반화된 신뢰의 영향 요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네트워크보다

는 국가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제도 가운데서도 “좋은 정

부”의 존재가 정부를 문책할 수 있는 선거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작동보다 더 유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일당독주의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대인신뢰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

하고 있다.

다음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에 포함된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한다. <표 3>은 사회적 상호작용 변수, 정부의 질 및 문책제도의 질 변수 모



80 ｢정부학연구｣ 제20권 제2호(2014)

두를 포함한 통합모형을 사용해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변수 군에 따

라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 값을 보면 기존의 연

구가 강조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와 국가제도의 질이 동아시아의 경우 일반

화된 신뢰의 변이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시아에서 일반화

된 신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적 및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 설명에서 강조된 변수들을 보면 단체 단수가입의 경우 

10개 국가 중 단지 1개국(필리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복수가입의 경우 10개 국가 중 4개 국가(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말레이시아와 싱가

포르의 경우 복수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은 단체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보

다 일반화된 신뢰수준이 오히려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사회단체의 구성이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사람들이 가입한 많은 단체들이 주

로 관변단체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전혀 의외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는 복수가입이 교량적 자본보다 결속적 자본을 더 생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단체 복수가입이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

로 나타난 일본과 태국의 경우 무가입자와 단수가입자 간 차이가 없었지만 무가

입자와 비교해 복수가입자의 신뢰수준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다.8) 이는 이를 

국가의 경우 낯선 사람들에게 신뢰를 확대하는데 있어 교차적 연결망의 잠재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또 다른 변수인 사회

접촉은 10개국 중 단지 2개국(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으로 사회접촉이 빈번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

들보다 일반화된 신뢰가 유의미하게 높지 않아 사회자본론의 주장에 대한 증거

가 아시아에서는 폭넓게 발견할 수 없었다.9)

둘째, 정부의 질 설명에서 강조된 변수들을 보면 반부패성은 10개국 중 3개국

8) 대만과 몽고의 경우 복수단체가입은 0.1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

9) 태국의 경우 0.1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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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는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은 모두 신생민주주의로 부패통제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국가들이다. 주

목할 만한 것은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부패통제가 비교적 성공적인 말레이

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정부의 반부패성이 일반화된 신뢰를 높이는데 주목할 

만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준법성은 10개국 중 6개국(일본, 대만, 인

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의 불편부당성은 10개국 중 4개국(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외인 것은 지역 및 계층으로 분열

된 태국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불편부당하다고 인식할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 연구를 통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분석결과는 

정부의 질과 관련된 설명변수들 가운데서는 준법성이 가장 일관되고 가장 공통

적인 영향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문책제도의 질 설명에서 강조된 변수들을 보면 선거 공정성은 10개국 중 

단지 3개국(일본, 한국, 필리핀)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와 정부를 직접 연계시키는 수직적 

책임성은 10개국 중 단지 2개국(일본, 말레이시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방향조차 부정적이었다. 국가제도들 간

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수평적 책임성은 10개국 중 단지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리핀의 경우는 방

향이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질과 문책제도의 질을 비교해보면 일반화된 신뢰의 

생성에 중요한 것은 “좋은 정부” 특히 준법정부의 존재 여부이며 그러한 정부를 

담보할 수 있는 문책기제의 작동 여부는 덜 직접적인 것으로 보인다.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 중 성별 차이는 10개국 중 4개국(대만, 몽고,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은 모두 긍정적이

어서 사회참여가 활발한 남자가 여자보다 일반화된 신뢰가 더 높았다. 연령은 10

개국 중 3개국(일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은 모두 긍정적이어서 나이가 들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높았다. 교



82 ｢정부학연구｣ 제20권 제2호(2014)

육수준은 10개국 중 4개국(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방향은 혼합적인데 일본과 대만의 경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오히려 낮았다는 점이다. 끝으로 소득수준은 10개국 중 3개국

(대만, 몽고, 캄보디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대만과 몽고의 경우 소득

이 많을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높았다. 이처럼 교육과 소득의 영향이 간헐적이어

서 신뢰가 승자 특권이라는 주장의 증거는 동아시아에서 광범하게 확인되지 않

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제도 중심 시각의 설명력은 사회적 상호작용 시각의 

그것보다 다소 높지만 두 시각 모두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일반화된 신뢰의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민주주의로 간주되는 나라들 대부분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변수들보다 정부의 질 혹은 문책제도의 질 관련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인 

일본의 경우 정부의 준법성과 불편부당성 및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수직적 책임

성 등 국가제도의 질이 일반화된 신뢰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신생민주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

외의 민주주의는 한국, 몽고, 대만으로 한국과 대만의 경우 제도의 질이 일반화

된 신뢰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몽고의 경우 제도의 질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

았다. 한편, 권위주의 체제의 경우 국가제도의 질이 그다지 일반화된 신뢰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직적 책임성은 오히려 

일반화된 신뢰를 낮추었고 싱가포르와 캄보디아의 경우 정부의 질 관련 3개 변

수 가운데 하나만이 유의미하지만 약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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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적 상호작용 및 국가제도의 질이 일반화된 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다중회귀분석

민주주의 권위주의

일본 한국 대만 몽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사회적 상호작용

 단체가입(단수)  .068  .008  .041  .014 -.025  .093*  .017  .013 -.082  .068

 단체가입(복수)  .134**  .069  .088  .149  .109  .008  .254*** -.178* -.217*  .001

 사회접촉  .027  .016  .050** -.009  .017  .004  .040  .034* -.018  .018

정부의 질

 반부패성  .021  .031  .015  .032  .062**  .033*  .048*  .014  .066  .019

 준법성  .048**  .006  .035*  .026  .056*  .027*  .046*  .017  .069* -.006

 비차별성  .039**  .002  .026  .020  .004  .055*** -.053*  .009  .023  .036*

문책제도의 질

 선거의 공정성  .040*  .048* -.002  .012  .035  .038** -.004  .006  .035  .012

 수직적 책임성  .042*  .037 -.012  .003 -.045  .003 -.006 -.082***  .034 -.025

 수평적 책임성 -.013  .044  .037  .003  .098*** -.034* -.088*** -.019  .047  .024

인구사회학적 통제

 성별(남자) -.046 -.049  .096*  .123**  .025  .113**  .064  .187***  .010  .002

 연령  .062***  .024 -.035  .030  .074** -.017  .021  .029 -.006  .103***

 교육수준  .106***  .045  .124**  .019 -.120**  .008 -.093* -.010  .048 -.046

 소득수준  .041  .022  .167***  .084** -.057 -.032  .067  .000 -.080 -.045*

R-sq .072 .029 .104 .045 .089 .072 .079 .075 .061 .076

(N) (1,580) (977) (1,224) (965) (883) (1,076) (782) (872) (557) (961)

*p<.05; **p<.01; ***p<.001.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III.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가입이나 사회접촉 등 사회자본론이 강조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반화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설사 영향이 있는 경우에

도 흥미롭게 영향의 방향이 때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론이 아시아

의 맥락에서 그대로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Park 2011). 사회

적 상호작용과 비교해 보다 일관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좋은 정부”, 특히 준법

정부의 존재로 나타났다. 그러한 정부를 담보해주는 정치적 문책제도, 특히 선거

제도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직적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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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평적 문책제도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논의

에서 강조된 것처럼 정부가 법을 준수해야 사회적 삶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그래

야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신뢰

해도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준법성

(투명성 포함)은 법의 지배와 관련되는 특성으로 이러한 발견은 법의 지배, 즉 치

자의 행동을 구속시키는 사회규칙 체계의 구축이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형

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Ⅵ.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인 일반화된 신뢰, 즉 이전에 만난 적

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확대된 신뢰의 근원에 초점을 두고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와 국가제도의 질이 일반화된 신뢰에 주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

였다. 사회자본론은 개인들이 단체와 비공식 모임 등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여함

으로 대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이는 파급효과가 있어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국가 중심 시

각은 특정적 신뢰가 일반화된 신뢰로 확대되는 파급효과의 기제가 분명하지 않

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낯선 사람들의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구

축함으로 일반화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단체가입이나 사회접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과 정

부 및 문책제도의 질에 대한 평가가 일반화된 신뢰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아 각 이론이 반영하는 미시수준

의 관찰함의에 초점을 두었고 신뢰가 외생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에도 내생변수

로만 간주해 설명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수준 및 모형설정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에 유념하면서 분석 결과를 정

리하면 우선 모형의 설명력이 낮아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국가제도의 

질이 동아시아에서 일반화된 신뢰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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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과기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자본론의 주장

과 달리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

은 일부 국가에서 발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단체 미가입자와 비교해 단수단체 가

입자들의 신뢰 수준이 더 높지 않은 반면 복수단체 가입자들의 신뢰 수준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복수단체 가입자들은 가교적 네트워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 낯선 사람들에게 신뢰를 확대하지만 단수단체 가입자들은 결속적 네트워크

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 낯선 사람들에게는 확대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Putnam and Goss 2002).10) 한편 정부의 준법성은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에 일관

되게 기여하지만 이러한 정부를 간접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문책제도는 

공정선거제도만 제외하고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정부”의 존재가 일반화된 신뢰에 기여한다는 발견은 행위자들이 제도

규범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것이 신용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反부패성, 준법성(투명성 포함), 非차별성의 규범은 모두 법의 

지배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면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천하는 제도적 행위자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동료시민들에 신뢰를 확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런 점에서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인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가 사회단체의 결성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정부 스스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충

실하고 준법행태를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일반화된 신

뢰의 형성에 기여하려면 시민들이 정부가 한 약속이 신뢰할만하다는 기대를 갖

도록 정부행동을 스스로 법에 구속시키고 자의적이고 비예측적인 권한 행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증거는 준법정부(law-abiding government)의 

존재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신뢰를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조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10) 이러한 점에서 단체가입과 활동이 일반화된 신뢰를 촉진할 것이라는 가정은 단체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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